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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서구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과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는 당시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6년 5월의 브렉시트(Brexit)와 같은 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는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가 도래하였다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실

제로 2017년 초반 국제경제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현상 역시 브렉시트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였으

며 이들의 공통점은 국익우선을 크게 높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역주의는 자유주의의 소

산인 지구화(globalism)를 배경으로 다자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역 협력을 이끌어 내자

는 하나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과정이다. 이런 전제에서 이 글은 20세기 중반 이후 지탱되어 오

던 미국 주도의 국제자유주의의 현실과 자유주의의 터전에서 기능적으로 발전되어 온 지역주의의 변

화 방향이 자유주의의 위기 이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토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글은 자유주의 이전의 국제관계가 홉스적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했고, 

자유주의의 원리가 밀과 로크적 관계에 근거하였다면,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관계와 지역주의는 사회, 

문화, 윤리적 규범 등에 의하여 보다 호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실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말하자면, 홉스적 적대관계, 로크적 경쟁관계를 넘어 칸트적 시각의 관계 규정을 ‘친선(friendship)’으

로 보고 이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포스트 자유주의’ 등은 경제적 정의와 상호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박애적 관계를 강조하

면서, 소수의 기득권의 이득을 지키는 정치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매개가 되어 

시장과 국가가 조화를 이루어 균형잡힌 이익에 기반한 다수의 정치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결론

적으로, 자유주의의 관념은 시대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새로 제시해야 하며, 물질적 

구속을 넘어 자기이익의 정당화를 위한 윤리적 개념의 설정과 자구(自救)의 논리가 아닌 이타의 논리

를 모순되지 않게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여전히 생존의 문제가 국제관

계의 핵심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요인은 삶과 죽음의 선택적 생존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통해 자기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향후 지역주의는 스스로의 자율성의 증진과 더불어 여

전히 강대국이 이끌어 가는 경쟁적인 블록화의 이중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함

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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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가. 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

○ 위기의 서막 

–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는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기

대 등으로 낙관적 미래를 예측(Fukuyama 1989; 2003). 냉전 종식은 신

자유주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미래의 정치적⋅경제적 원칙과 실

천 지침으로서의 자유주의가 당분간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

– 2001년 9/11을 시작으로 2004년 3월 마드리드 열차 역 공격, 2005년 7
월 런던 지하철 폭탄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 대두. 또한 2000년대 

이후 조지아의 장미혁명(2003),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2004), 튀니

지의 재스민 혁명(2010∼11), 이집트 혁명(2011) 등 구(舊)소련 국가들 

및 중동의 민주화 운동이 국내의 정치적 변화를 일부 이끌어 냈지만 시
리아 사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혁명이 민주주의 정부 수립에 실패

– 이들 국가에서의 사회적 소요 혹은 새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폭

력과 불안은 유럽 등 주변지역으로 향하는 난민을 발생시킴. 이 과정

에서 알 카에다/IS를 비롯한 극단이슬람주의(Jihadism)의 발호가 지속됨

– 유럽연합(EU)이 2003년에 내놓은 ‘세계전략보고(A Secure Europe in a 
Better World)’에 따르면, 탈냉전 이후 미국의 우세가 지속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어떤 국가도 혼자서 자신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선언(No single country is able to tackle today’s complex 
problems on its own)하여 미국 일방이 주도했던 정치 질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

–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당시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함. 반면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와 경쟁에 나설 만큼의 잠재력을 지닌 중국의 새

로운 부상이 주목 됨. 낙관주의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에 기반 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래를 예견. 버거스턴(Fred Bergsten 2005), 퍼거슨

(Niall Ferguson 2009) 등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과 협력을 강조하

면서 G2 혹은 키메라(Chimerica)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공언

– 2014년 6월에는 ISIL(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이 이슬

람 극단 테러리즘 단체를 넘어 제정일치의 칼리파 국가를 선언하며 서

구 패권에 대한 공세를 지속1)

– IS의 정치적⋅군사적 공세 이후 시작된 중동발 난민 탈출 현상은 유럽

의 이민자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

목 차

1. 들어가는 말
가. 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
나. 국제자유주의의 위기 

2.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
가.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의 논리
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발전
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전개와 
위기

3. 지역주의의 동향
가. 지역주의의 의미와 

전개
나. 자유주의와

지역주의의 
연동 논리 

4.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질서
가. 자유주의의 대체 

혹은 발전
나. 경쟁적 지역주의의 

등장

5. 마무리: 정책의 방향 
제언



자유주의 이후의 지역주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 이후 지역주의의 과제  3

○ 지역주의의 강화

– 탈냉전 후 지역주의(regionalism)는 자유주의의 활성화와 더불어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 왔으며 내용도 심화됨.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실천 기제

를 보여준 유럽연합은 냉전기의 12개 회원국에서 2017년 28개 회원국

으로 확대. 제도적⋅기능적 측면에서도 마스트리히트 조약(1993), 암스

테르담 조약(1999), 니스 조약(2000) 리스본 조약(2009) 등으로 거듭나며 

경제통합뿐 아니라 외교안보, 내무⋅사법 분야까지 역량과 권능을 심화

– 한편, 탈냉전 이후 ‘지역간주의(inter-regionalism)’도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 예컨대 1996년 태국 방콕에서 처음 시작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는 처음에는 아시아와 유럽 26개 단위가 참여하는 회의(15개 

EU 회원국 및 7개 아세안 회원국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 EU 집행위

원회)였으나 2017년에는 아시아 21개국, 유럽 30개국 그리고 EU와 아

세안 사무국 등 총 55개 단위가 참여하는 지역 간 협의체로 거듭남

–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

립,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추진 등 기능적 차원의 새로운 지역협력체의 창설이 모색되고

지역 기구

아시아 

동아시아 정상회의(동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

너십)⋅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3),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걸프 협력회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대양주 태평양 제도 포럼⋅남태평양위원회⋅남태평양공동체 사무국 

유럽

유럽 연합(EU), 유럽평의회, 북유럽 이사회⋅동방 파트너십,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유럽경제지대(EEA), 중앙유럽 자유무역협정

(CEFTA), 남동유럽 협력 프로세스(SEECP),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을 위한 구암 기구, 러시아–벨라루스 국가 연합, 비셰그라드 그룹 

아프리카 

아프리카 연합(AU), 프랑스–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동아프리카 공동체,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아랍 마

그레브연합 

지역 

포괄 

아랍 연맹(북아프리카–아라비아 반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시아 일부 대양주 및 북중미 일부),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

(남미,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 안보협력기구(북미, 유럽 및 구 동

구권), 북대서양 조약기구(북아메리카–유럽), 독립국가연합(구소련 

국가), 유라시아 경제연합(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 일부), 평화를 위

한 동반자 관계(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상하이 협력기구(러시아, 
중국 및 구 소련 국가 일부), 지중해 연합(유럽, 북아프리카 및 중

동), 아시아–유럽정상회의(유럽 및 아시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미국, 유럽, 아시아 및 대양주) 

<표 1> 2016년 기준 지역별 협력 기구 탈냉전 후 

지역주의

(regionalism)는 

자유주의의 활성화와 

더불어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 왔으며 

내용도 심화됨.

탈냉전 이후…

‘지역간주의(inter-

regionalism)’도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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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또한 2015년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출범

– 2017년 기준으로 지역주의 혹은 지역 간 주의를 표방하는 제도(institu- 
tions)는 대략 <표 1>과 같음

나. 국제자유주의의 위기 

○ 이 글의 배경과 전개 방향 

– 2016년 5월의 브렉시트(Brexit), 같은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

널드 트럼프의 승리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것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위기였음. 실제로 2017년 초반 국제경제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현상 역시 브렉시트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였음. 이들의 공통점은 특

히 경제 분야에서 국익우선을 높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임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선언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슬
로건을 고수하며 2017년 1월 23일 TPP 공식 탈퇴를 선언(The White 
House)

– 국제무역에서 자유주의를 지탱해 온 미국의 의지가 약화되고 있고 정

치적으로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후원하던 미국

의 안보 책임감 역시 퇴보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안보 현안에서 국가대 국가의 고강도 전면 전쟁에 

대한 우려는 감소하는 대신, 테러리즘, 난민위기, 빈곤격차 증가, 사이

버 공격, 인간안보 등 포괄적 안보 측면의 위기는 지속. 2016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국제질서에서의 책임감이 약화되는 반면 

경제력에 의존한 중국의 정치력 확대, 러시아의 역할 강화 등 지정학

적인 충돌 우려는 커지고 있음

– 브렉시트의 결정에서 보듯이 지역주의의 쇠퇴와 더불어 미국이 주도

한 국제자유주의가 퇴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양산

– 2017년 제주포럼 ‘자유주의 위기 이후의 지역주의’ 패널에 참여한 전

문가들은, 자유주의의 위기가 실현될 경우, 전후(戰後) 미국이 주도해

온 국제무역질서의 변화뿐 아니라 개방성, 다자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등 그동안 서구가 주도했던 정치적⋅사회적 가치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였음

–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20세기 중반 이후 지탱되어 오던 미국 주도의 

국제자유주의의 현실과 자유주의의 터전에서 기능적으로 발전되어 온 

지역주의의 변화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의 대처 방향은 무엇이

어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것에 목적을 둠

자유주의 위기가 

실현될 경우, 

전후(戰後) 미국이 

주도 해온 

국제무역질서의 

변화뿐 아니라 

개방성, 다자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등 

그동안 서구가 

주도했던 정치적⋅
사회적 가치의 

변화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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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

가.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의 논리 

○ 로크적 가정: 경쟁과 제도 

– 국제관계에서 홉스의 논리가 무정부(anarchy) 상태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구의 논리 즉, 행위자들이 가진 적대(enmity)를 기저로 하

였다면, 로크는 적대가 아닌 경쟁(rivalry)을 기저로 함

– 로크의 전제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기는 하지만, 두려움 및 

지속적인 위험으로 가득 찬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며, 이는 대립이 아

니라 생명, 자유, 자산의 상호보존을 위해서 사회를 결성할 것을 추구

하거나 사회에 들어가려 한다”는 것임(Locke 2003)
– 이와 관련하여 웬트(A. Wendt)는 로크가 홉스와 달리 적대가 아닌 경

쟁에 기초한 내부화(internalization)작용을 하고 있는 것에 주목. 경쟁자

들은 적대 개념과는 달리, 서로의 삶과 자유(life and liberty)를 인정해 

주려고 하며 이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

로 재현됨. 말하자면 경쟁자들은 상대를 정복하거나 지배하려는 마음

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Wendt 1999: 270) 이는 타자 인정의식

으로 무정부 상태에서 자구책에 따라 상대를 무조건 굴복시켜야 한다

는 홉스적 논의와는 다른 것임

– 로크의 주장은 훗날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이념 확산의 가능성으로 발

전되었고 더불어 이 같은 가능성은 국제제도를 통해 국가 간 협력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근거를 생산함

– 한편,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

도 정당하다고 할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 될 수 없

다”(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역 2005: 32)고 선언

– 로크와 밀의 맥락에서 보자면, 자유주의는 진정한 상호성(real reci- 
procity)을 전제로 함. 이는 국제경제, 특히 무역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

짐. 무역 당사자들은 거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익과 손실 간의 

균형을 고려함. 이는 경제 활동 시에, 장기적 동학에 따라 산업 조정 

혹은 손실 부분에 대해 조율하고 거시/미시 정책을 통해 적절하고 추

가적인 대책을 채택하는 것과 같음. 이런 자율 기능을 무시하거나 또

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피

해를 입는 사회 계층이 생기게 되며 그들의 불만은 쌓이게 됨(김세원 
2017)

인간은

“자유롭기는 하지만,

두려움 및 지속적인 

위험으로 가득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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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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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결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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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자(혹은 신제도주의자)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은 전쟁이 발생

함으로써 생기는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합리성에 바탕을 둔 국가는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물론 이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봄(Keohane & Nye 2001). 이때 법과 제도

는 협력을 확신케 하는 기제가 됨

–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와 달리 중앙집권화된 권위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 간에 국제법이 유용한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 같은 논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 자력구제가 아닌 법과 제

도에 따른 협력의 기대는 상업적 자유주의 및 공화적 자유주의의 발전 

토대가 됨

– 이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과도 연계되는데, 이 논리에 따르면 

자유주의 국가들(liberal states)들은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임. 말하자면, 
국민에게 정치적 선택이 자유롭게 주어진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비

용과 희생이 따르는 전쟁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Doyle 1986). 
문제는 이러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평화 지향을 확신시켜줄 담보물이 

있어야 하는데 코헤인(Robert O. Keohane)과 같은 제도주의자들은 그

것이 바로 ‘제도(institutions)’라고 봄

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발전 

– 국제사회에서 자유주의의 초기 모습은 나폴레옹 전쟁 후 구체제로의 

복귀와 상업적 자유주의 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 관계가 끊임없이 되풀

이 될 무렵에서 찾을 수 있음

– 자유당 출신으로 1830년 영국 외무성 장관을 시작으로 전쟁성 장관, 
그리고 총리를 두 차례(1855∼1858, 1859∼1865) 지낸 파머스턴(Henry 
John Temple, 3rd Viscount Palmerston)의 정책은 바로 국가 차원에서 

자유주의를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취한 사례임

– 영국은 유럽의 세력 균형이 파괴되지 않는 한에서 대륙의 자유주의 혁

명(1830년의 프랑스 7월 혁명 및 벨기에 독립)을 지지하는 정책을 펼

쳤음. 영국 정부는 1830년대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자유주의 운동 

및 터키로부터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하였고 중국과는 자유무역을 추

진. 비록 파머스턴의 정책이 세력균형과 유럽 제국주의의 연장선에서 

시도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나, 유럽 내에서 열강 간 충돌을 

벗어나 국제사회에서의 상업적 자유주의 옹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초기 모습으로 평가됨

–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 후 우드로 윌슨의 국제연맹을 통합 집단

안전보장 체제(collective security) 계획안과 그가 파리강화회의에서 제

안한 ‘14개조 평화원칙’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초기 

자력구제가  아닌 

법과 제도에 따른 

협력의 기대는 

상업적 자유주의 및 

공화적 자유주의의 

발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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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국제연맹(LN) 혹은 국제연합(UN)과 같은 집단안전보장 체제는 국제사

회가 가진 무정부 상태의 위협을, 경쟁자의 존재를 주권 존중 원칙에

서 인정하고 제도와 규범의 준수를 통해 이들의 행위를 규율할 수 있

다는 로크적 자유주의 사고에 근거함

–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 질서의 동향은 자유주의 국제주의가 국제체제

의 구조를 자유주의 질서로 변화시킬 것을 목표로 함. 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주의, 국내 정치에서 민주화를 통한 권위주의 타파 및 자유주

의 정치체계의 확립, 그리고 인권 및 인도주의 원조의 정당성 옹호는 

자유주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정당

화하는 것으로 인식됨

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전개와 위기 

○ 자유패권전략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국제전략은 자유 패권전략(liberal hege- 
mony)에 두고 있음. 이는 “미국의 물질적 능력을 토대로 하여 미국적 

가치에 맞게 자유국제질서를 구축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자주

의적 안보 및 경제기구의 창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전

파, 세계최강의 군사력 건설 및 해외전진배치 등이 전략의 수단”임(차
태서 2017)

–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붕괴는 미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이는 미

국이 원하는 외교정책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호

적 대외환경으로 작용하였고, 미국은 자신의 외교적 이념을 적극적으

로 전 세계에 투사하고 세계질서를 자신의 이미지대로 변형해갈 수 있

는 역사적 기회로 포착(차태서 2017)
– 그러나 2001년의 9/11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낳은 한 

부작용을 의미하는 것임. 부시 행정부는 이들 적대 세력을 ‘악의 축’, 
‘야만적 이슬람’ 등으로 규정하여 반 문명세력으로 문명과 반문명의 이

분화를 시도. 즉, 경쟁이 아닌 적대의 개념으로 해석. 이는 앞서 언급했

던 로크적 무정부상태를 홉스적 무정부상태로 인식함을 보여주는 사건

– 이러한 접근은 실무적으로도 정책 시각의 전환을 가져 왔는데,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 이

후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이 합치되는 국제질서를 새로 건

설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에 있다고 천명(이혜정 2017: 121)
– 오히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이외의 대안은 모두 소

멸되었다는 탈냉전기의 목적론적 역사철학은 네오콘의 급진적 이데올

로기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차태서 2017). 그러나 트럼프가 

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주의, 

국내 정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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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우월적 개입에 소극적

이라는 점에서 네오콘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임. 따라서 그의 등장

을 정치적 보수주의의 부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트럼프 등장의 원인 

– 트럼프의 대선 승리 배경에는 여러 논란이 있으나, 미국의 대외정책의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토론이 설득력이 있음

– 2008년 월가의 금융위기는 미국 패권에 대한 믿음에 의구심을 일으킴. 
경제 위기 속에서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재건에 집중해야 했기

에 미국의 패권 추구 정책을 축소 혹은 지연시키면서 미국의 정치적⋅
외교적⋅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의 노력이 필요. 이때 미

국의 패권 유지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기존 부시 

정부의 지구적⋅이념적 대 테러전쟁을 알 카에다와 그 동맹을 분열, 
해체, 격퇴하는 전쟁으로 축소”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동맹 및 신흥 

세력, 그리고 다자적 협력 아키텍쳐의 삼중구조를 지닌 외교노선으로 

재구축하는 것”이었음(이혜정 2017: 157)
– 오바마는 그의 정치 슬로건 ‘담대한 희망‘을 통해 미국의 재건을 약속. 

즉, 미국은 건국부터 법치와 정의의 이념을 헌법을 통해 구현했으며, 
합리적이고 신중한 힘의 사용, 동맹과의 협력, 미국적 가치의 우월함에 

의해 미국적 예외주의가 성공하였다고 진단. 이런 전제에서 오바마 행

정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및 평화사업, 이슬람 문화 상

호 존중, 핵무기 폐기, 민주주의 및 인도주의 지원 등을 새로운 협력의 

대외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새로운 책임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소

명으로 제안. 그러나 이러한 담대한 희망은 ‘새로운 책임’으로 결실을 

맺지는 못함(이혜정 2017: 187-188) 
– 2010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는 오바마의 경제정책과 대외정

책의 한계를 정치적으로 반영한 것이었고 이는 이념적 극단화(티파티 

운동)로 분출되기 시작. 이들은 대외정책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회의적이었고 미국의 가치를 재건하는 새로운 책임의 실천성에 의구

심을 가짐

 – 이후 트럼프의 등장은 과거 미국의 잭슨주의 외교전통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줌. 즉, 세계시민주의적⋅자유국제주의적 프로젝트가 고유한 미국

의 독립성과 특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기능할지도 모른다고 우려(차태

서 2017). 이는 오바마의 기존 대외정책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임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의 해외 전진 배치 전략을 수정하여 병력 철수 

혹은 축소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며 동맹국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보다 더 많이 분담하든지, 혹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해야만 할 것”이라고 선언(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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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의 성격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원인 분석이 이루

어지는데, 첫째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이민자 통제와 둘째, 
가입 이후 항상 문제가 된 EU 분담금에 대한 부담에 있음(황기식⋅문보

경⋅손수연 2017). 따라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국가 고유의 주권 

회복, 유럽연합 분담금에 대한 예산 절감, 유럽연합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 규제 실시 및 이민 통제 등이 가능해진다는 것임(전혜원 2016)
– 그러나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과의 탈퇴 협상을 앞두고 내놓

은 협상 전략에서 ‘EU와 새로운 동반자 협정 체결’, ‘세계 각국과의 자

유무역 관계 구축’, ‘범죄 및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협력’ 등 일방적 

태도의 견지보다는 협력적 태도의 유지에 힘을 기울임. 이주자(移住者) 
감독은 강화하되 친(親) 비즈니스 협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임(도종윤 

2017). 따라서 영국의 결정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전면 부인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국내정치 위기를 극복하고 자국이 주도권을 쥔 선별적

인 자유주의의 채택으로 해석됨

– 때문에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파장의 정도가 다를 것

으로 예상됨. 즉, 브렉시트가 예측 가능한 면이 있고 영국이 근본적으

로 자유무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의 국제 무역질서에 미치

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전망은 자유무역의 거부가 아닌 자국 우선주의 논리에 따라 정책의 일

관성을 찾기 어려워 불확실할 뿐 아니라 국제협력의 전개에 상당한 걸

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김세원 2017)

3. 지역주의의 동향

가. 지역주의의 의미와 전개

○ 고전적 의미의 지역주의 

– 지역주의(regionalism)는 “국가가 주도가 되어 특정의 제도와 전략적 

수단으로 주어진 지리적 범위를 진흥시키는 것”으로 “국가–하위국가

(sub state) –비국가 행위자에 걸쳐 일관된 하향식 정책을 취하는 경우”
인 반면, “지역화(regionalization)는 국가를 초월한 상호작용(transaction)
의 물리적 패턴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 간의 연계, 이주, 무역, 자본 이

동, 초국경적 미디어 이용 등이 포함됨”(Beeson and Stubbs 2012: 1) 
–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취할 경우, 국가 간의 상호 작용과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1930년대 취해진 지역 중심의 보

호주의는 이러한 지역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였음(Bøås, Marchan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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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w 2003) 
– 1930∼40년대의 일본 및 독일의 제국주의 정책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나쁜 지역주의(malevolent regionalism)’의 

사례였음(Telò 2001). 또한 전후 1940년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서구가 

특정지역(남반구)을 상대로 했던 지역프로젝트 및 지역기구의 설립은 

지역주의의 또 하나의 물결로 고전적 지역주의(old regionalism)의 사례

였음(Hettne 2003). 이후 60∼70년대의 경제적 지역주의는 다자주의라

는 틀로 미국 중심의 패권 안정을 추구한 사례. 그러나 미국이 외친 

“자유세계(free world)”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보호주의 장벽

에 의해 좌절됨

– 고전적 지역주의의 실패의 원인은 너무 많은 정책이 서로 모순되게 얽

혀 있었고, 정책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완비가 부족했던 면이 

컸으며, 식민주의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실천이 의지를 따라 주지 못

했던 측면이 있음(Telò 2001).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역주의는 이는 새

로운 현상의 발견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하였던 지역 블

록화의 형태로 이미 재현된 바 있음. 다만, 실천적 정당성과 규범의 혼

동으로 포괄적인 지지와 역량을 키우지 못한 것이 많은 이들이 이를 

간과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음

○ 신지역주의 

– 한편 1970년대에 유럽에서 촉발된 두 번째 지역주의의 물결은 이른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로 개념화됨. 비록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용어 차이—제2세대 지역주의, 포스트 헤게모닉 지역주의, 열린 지역

주의—가 있지만, 대략 다음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음

– 신지역주의 특성은 지구화(globalisation)의 과정이 보다 넓고 깊게 지

역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추동하였다는 점임. 이는 지구적 차원에서 국

제 무역, 외국 자본 투자, 개발과 부흥을 동시 다발적으로 자극하면서 

수많은 지역 협의체와 기구를 설립하면서 유형화됨. 이러한 신지역주

의의 제도화는 EU, NAFTA, ASEAN, 안데스 공동체, MERCOSUR,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 등으로 

나타남(Telò 2001)
– 헤트네에 따르면, 양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첫째, 고전적 지

역주의가 냉전과 양극체제를 기반으로 하였다면, 신지역주의는 다극체

제와 지구화의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 둘째, 고전적 지역주의가 하향식 생성의 논리를 지녔다면, 신지역주의

는 ‘지역의 형성(emerging region)’이라는 보다 자발적인 과정을 거치면

서, 국가뿐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로 적극적으로 결합(merge)하여 협력

을 필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지구적 도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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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주권의 공유(the pooling of sovereignty)를 마다하지 않는 유

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고전적 지역주의가 내부 지향적이며 

보호주의(inward-oriented and protectionist) 성향을 가졌던 반면, 신지역

주의는 보다 개방적이어서 세계 경제질서에 상호의존적인 호환성을 

갖고 있다는 점

– 넷째, 고전적 지역주의가 안보적⋅경제적 차원에서 각각 구분된 영역

적 차원의 지역주의라면, 신지역주의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사회적 과정에 따른 결과물이었다는 점

– 다섯째, 고전적 자유주의가 근거리 국가들과의 관계 맺기에 그치고 있다

면, 신지역주의는 보다 지구화된 구조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 이

외에 글로벌 시스템에서 작동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일정 부분의 역

할 형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는 점임(Hettne 2003: 23-24)

나. 자유주의와 지역주의의 연동 논리 

○ 글로벌리즘 

– 자유주의 원리는 지구화(globalism)가 도래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주

의는 역설적으로 글로벌리즘에 의해서 강화된 측면이 있음

– 이브 티베르기엔(Yves Tiberghien 2017)은 트럼프의 등장 이전에 이미 

지구화(globalisation)가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또한 글로벌 파워 간의 

힘의 전이가 역사적 수준으로 불릴 정도로 크게 일어나면서 미국 주도

의 패권이 종언을 맞을 상황에 있었다고 전제

– 그가 던진 질문은 지역주의가 글로벌 자유주의의 현실을 구원해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서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시켜 줄 수 있

을까하는 점임.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글로벌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

면서 역으로는 자유주의의 조직화된 원칙들을 글로벌 질서에 안착시

켜주는 효과를 가져옴

– 자유주의는 성격상, 주요 국가들의 체계적인 합의에 따라 글로벌 경제

의 과정을 안정화시키기도 하지만, 체제의 위협을 다룰 만한 글로벌 

수준의 규칙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 티베르기엔은 지

금은 이러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진

단. 또한 현재의 글로벌 전이 현상을 보건데, 1914년 혹은 1939년의 글

로벌 위기 혹은 대공황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전이(a peaceful transition) 역시 가능한 수준

이라고 봄. 이러한 그의 가정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 혹은 비국가 행위

자들이 그러한 전이를 주도할 것이고, 이는 그들이 제정한 글로벌 수

준의 규칙에 따라 투자와 같은 중요 사안이 결정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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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새로운 지도국가, 혹은 새로운 제도의 힘을 예견케 함. 그러나 이

것은 2차적 제도에 따라 파생된 질서로서, 보다 강화된 지역주의 혹은 

지역간주의(Trans-regionalism)에 따라 새로운 무엇인가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봄

○ 다자주의

– 지역주의는 이론화를 위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지역적 요인이나 

지구적 변화의 차원에 초점을 두어서 관찰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 따
라서 외부적 도전과 내부적 응답 사이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외재적⋅
내인적 요인의 결합을 통해 역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자유주의 질서(liberal order)는 규제와 조절을 매개로 외부적 도전에 의하

여 등장한 역사적 응답의 형태(중상주의, 보호주의, 경제적 민족주의 국

가 사회주의 등)를 규정한 변인임. 따라서 “규제와 조절(regulation and 
control)은 자유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응답”의 형태임(Hettne 2003: 22)

– 지역주의 형성에서 거버넌스 측면으로 논의할 때 중요한 축은 다자주

의(multilateralism)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은 

‘개방성’과 ‘집단적 행위’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적 성격을 지

닌 다양한 제도를 형성(Burley 1993). 다자주의란, “세 개 이상의 국가

들이 모인 그룹에서 국가 정책을 조정하는 관행”(Keohane 1990: 731), 
또는 “어떤 원리에 따라 세 개 이상의 국가들이 관계를 조정해 가는 

것”(Ruggie 1993: 8) 등으로 정의

– 법 이론적인 시각에서 다자주의는, ‘법치(rule of law)’라는 자유주의적 

개념을 국제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기도 함. 이를 풀이하자면, 국민주

권 시대에서 자유는 법의 지배 안에서 보장이 가능하며, 이때 소극적 

자유는 권리의 보호이지만, 적극적 자유는 권리의 요구임. 그리고 양자 

모두 법치의 역할을 필요로 함. 그런데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국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안건이 된 사안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을 결정하며 정책의 공조를 도모하는 것을 지향함. 이것은 곧 다자주

의적 태도와 맞닿는 것. 법 이론가들은 이것이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봄(Burly 1993: 141-146).2) 따라

서 다자주의는 자유주의의 국제적 차원의 실현으로 평가됨

–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liberal institutionalist)들은 다자주의를 경제적 

개방성 및 법치 그리고 국가의 자율성과 연계되는 것으로 봄. 특히 무

역 분야에서 다자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보다 많은 국가(행위자)
들을 세계 경제에 편입될 뿐 아니라 시장의 크기도 보다 커짐(Tussie 
2003)

– 반면, 홉스적 국제정치관을 전제하고 있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은 

탈냉전 후 국제정치에서 재검토되기 시작한 ‘규범적 제약(normative 

지역주의 형성에서 

거버넌스 측면으로 

논의할 때 중요한 

축은 다자주의…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국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안건이 된

사안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정책의 공조를 

도모하는 것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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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s)’과 ‘제도(institutions)’의 문제는 패권 안정론에 근거한 것으

로 보아 매우 낯선 것으로 평가(Ruggie 1993)

○ 경제적 자유주의에 의한 지역 FTA의 형성 

– 경제 분야의 경우, 글로벌 수준의 자유주의 무역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

장 중요한 기구인 WTO가 여러 가지 장점—자유무역의 방해물 제거—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가지고 있음

–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다자적 협력의 어려움임. 이에 대한 해결책으

로 국가들이 경제적 지역주의(economic regionalism)로 눈을 돌리고 있

음. EU, NAFTA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몇몇 활동은 이러한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제도임

– 초기 경제통합 단계에서는 의제가 된 몇 가지 주제만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여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게 시장 자유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수의 법칙(law of small numbers)’으로 말미암아 다자주

의, 지역주의는 많은 이점을 가짐

– WTO에서는 비관세 장벽 등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아젠다가 지역 

FTA에서는 타결이 가능했음.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양립가능성 문제

는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님. WTO 회원국들 대부분

은 지역/개별 FTA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김세원 

2017)
–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 FTA의 체결은 참여국의 수를 

늘리면서도 다자적 무역 자유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으며 이는 글로

벌 수준의 WTO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음. 즉, 세계 무역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보자면 FTA는 이중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시스템의 약

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함. WTO 체제에서 조정과정은 시장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세계가 자유로워지도록 하는 것인데, 여
기에 더해 FTA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효율적으로 

증진시켜 양자가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임(김세원 2017)
– 경제적 지역주의는 경제 분야에만 한정된 제1세대 지역주의의 형태이

지만, 향후 정치, 사법, 사회 등 다른 분야의 지역주의를 유도하는 시도임

○ 다자주의의 새로운 전개: 신(新)다자주의 

– 최근 동향은 지역주의의 거버넌스 기제로서 신(新)다자주의에 대한 논

의가 진행 중. 1944∼47년에 미국의 패권에 의해 탄생된 다자주의 네

트워크는 역사적으로 중요. 그러나 세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었음. 글
로벌 네트워크는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했고, 결정들은 각 국가들을 만

족시킬 만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못했으며, 어떤 결정은 충분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했음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양립가능성 문제는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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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신다자주의는 그 이전의 다자주의보다 더 투명성을 강조. 말하자

면 더 개방적이어야 하며, 더 정당해야 함을 강조. 신다자주의는 민주

주의의 일부로서 위에서 패권적 규칙들을 비판하며 여론과 시민사회

의 역할을 존중. 또한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면서 보다 

규범적(normative) 특성을 지님. 신다자주의는 지역 실체들—이를테면 

EU, ASEAN, MERCOSUR 등 보다 분권화된 행위자들—의 역할을 포

함해 상향식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어야 하고 또한 정당성을 

가진 효율적 글로벌 거버넌스를 가져야 함(Telò 2009)3)

– 이처럼 개방성, 정당성,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등은 자유주의의 

논리와 일치됨. 또한 국제규범의 준수와 초국경적 협력과 의존은 자유

주의적 국제주의의 기저에서 파생되어 전개된 정치적 실천 행위의 유

형으로 평가됨4)

4.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질서 

가. 자유주의의 대체 혹은 발전

○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위기와 파생 효과

–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이 주도하였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파괴의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지, 혹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념의 형성이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름

– 다만, 지구화(globalism)의 전개는 어느 특정 국가, 특정 정치인의 이념

적 강요와 실천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임. 인공지능의 

발달, 무인자동차,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 생명권의 존중, 개발과 평화

의 연계 등 최근의 국제적 이슈는 전 지구적 차원의 프로젝트이며 이

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다 멀리,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또한 SNS의 

보편화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수월하게 하여 자유주의의 확

산을 보다 가속화시킴

– 경제 분야에서 TPP, TTIP 등의 좌절 혹은 중단으로 무역과 거래 차원

의 자유주의적 기제가 주춤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브렉시트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와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국의 EU탈퇴는 일시적, 잠정적 충격에 그칠 것이나,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김세원(2007)에 따르면, 첫째, 자국의 경제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신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일방주의적–양자주의적(unilateralism-bilateralism) 
성격을 띤 것으로 평가. 그는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신다자주의는 

민주주의의 일부로서 

위에서 패권적 

규칙들을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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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한국처럼 FTA가 이미 발효 중인 무역파트너들에게 FTA 재협

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무역 분쟁을 야기시킬 것”
이라고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공정무역’ 요구는 단기적 안목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을 함의. 이는 오로지 미국 경제의 국익적 

측면만을 의미하며 일방에만 의존하는 위험성을 가짐.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경제에서 심각한 보호주의적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음. 테라다 다카시(Terada Takashi 2017)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

책이 결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핵심과제로 삼았던 시장 확대 드라이브와 같은 지역통합의 전개를 붕

괴시키고 말 것이라고 진단

– 둘째, 탄시셍(Tan See Seng 2007)은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보복조치는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것이고,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다른 곳에 있다”
고 우려. 즉, 다른 국가들이 글로벌화된 지금의 경제체제에서 전환점이 

될 정도로 강력하게 기존의 글로벌 규칙과 제도에 반기를 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만약 다른 국가들이 느끼기에 미국이 더 이상 자

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게 된다면 이러한 현실의 도

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봄. 탄시셍이 던지는 또 하나의 불확실

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자유주의적 아젠다를 추구하면서 예상치 

않은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

–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정책에서 일련의 돌발적인 전환을 꾀

한다는 것임.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에 관한 과거의 논의를 일거에 뒤집는다든지, 시리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하나의 중국 정책, 남중국해에서의 관여, 미국 수출입은

행의 정책 등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이 바로 그러한 태도임. 이
는 신뢰성의 문제를 불러일으켜 상호존중과 다자주의, 제도 중심의 거

버넌스, 그리고 일관성에 의존하는 자유주의적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임

○ 칸트적 국제관계관의 확대: 정당성의 논리 

– 자유주의 이전의 국제관계가 홉스적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했고, 자유

주의의 원리가 밀과 로크적 시각의 관계(relation)에 근거하였다면 자유

주의 이후의 국제관계와 지역주의는 사회, 문화, 윤리적 규범 등에 의

하여 보다 호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실천해야 함

– 홉스적 적대관계, 로크적 경쟁관계와 달리 칸트적 문화에서는 관계 규

정을 친선(friendship)으로 유형화. 이는 ‘비폭력’과 ‘상호원조’의 규칙

으로서 다원적 안보 공동체, 집단안보와 연계됨(Wendt 1999)
– 칸트적 협력이 로크와 다른 것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이 

만약 다른 국가들이 

느끼기에 미국이 

더 이상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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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면화의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임. 
말하자면 홉스가 물질적 강압을, 로크가 자기이익 실현을 관계의 기제

로 보았다면 칸트는 정당을 기제로 의제함

–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자기이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건설에 

보다 방점을 두고 정치적 행위가 결정되었다면 최근의 경향은 자기이익

의 정당화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음, 이는 개발협력, 인도주의 원칙(생
명권 보장), 인권보호와 개입 등 물질적인 자기이익을 넘는 정당성확보

는 정치문화의 개편과도 연관됨. 신다자주의 논리는 거버넌스 차원에

서 자유주의의 윤리적 정당성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적 기제로 해석됨

– 최근 논의가 시작된, ‘진보적 자유주의(progressive liberalism)’ 혹은 ‘포
스트 자유주의(Post-liberalism)’ 등은 경제적으로는 무분별한 자본시장

(rampant market capitalism)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적 정의와 상호성을 

회복하자는 데 방향성을 둠. 또한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박애적 관계(fraternal relations)로의 이동을 주장. 
또한 정치적으로는 기득권의 이득을 지키는 소수자 정치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매개가 되어 시장과 국가가 조화를 이

루어 균형 잡힌 이익에 기반 한 다수의 정치로 이동이 필요함을 강조

함(Pabst 2017)
–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트럼프의 등장, 브렉시트의 결행 등이 자유주의 

이후의 시대적 관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의 논리에 얼마나 부

합할 것인가가 관건임

나. 경쟁적 지역주의(competitive regionalism)의 등장

– 2007∼2015년간 펼쳐진 세계의 위기—금융위기, 난민위기, 저성장, 빈
부의 격차 확대, 자연재해와 파괴, 테러리즘, 사이버 기술에 대한 의존

과 위협—등은 새로운 시대적 도전임

–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유럽의 분열위기와 관련하여,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2012)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기

를 심화시켰으며, 국가를 가로지르는 민주주의(transnational democracy)
와 민주주의 이후의 실천적 연방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도가 필요

함을 역설

– 한편,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국제적 책임감의 공유, 미국 일방이 아닌 

중국, 러시아, 일본, 아세안 등 기타 행위자들의 집단적 다극화는 지역

블록을 중심으로 한 ‘경쟁적 지역주의(competive regionalism)’의 배열

을 예상케 함. 예컨대 RCEP, AIIB, AEC, EEU 등은 진정한 지역주의의 

형성이라기보다는 블록화의 대결 혹은 경쟁으로 인식될 수 있음

최근 논의가 시작된,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포스트 자유주의’

등은 경제적으로는 

무분별한 자본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적 정의와 

상호성을 

회복하자는 데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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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화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며, 이때 국가와 지역(regions)은 두 가지 유형의 정치적⋅경

제적 목표를 설정하게 됨. “첫째, 동맹 또는 친선의 방식으로 무역 관

행 혹은 다차원적 관계를 보다 성숙화시키려고 하며(ex. 미국 중심의 

TPP와 중국 중심의 RCEP), 둘째, 이에 포함되지 않는 대응국가는 힘

을 통해 권위와 위계적 논리를 지역 내부의 행위자들에 부과하려는 경

향이 있음. 예컨대 유럽연합에 동화되려는 우크라이나의 특정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과 연합한 러시아의 압력 간 긴장관계 형성이 그러

한 조짐을 보임”(Telò 2017, 51). 이는 앞서 말했듯이 경우에 따라 지역 

간 주의의 경쟁—블록화의 경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이는 탄

시셍이 지적한 대로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함

– 특히 국내의 사회적 요인들, 정치적 압력 그리고 민주주의에 따른 참

여 의식 등은 상향식 요구와 의사결정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는

데, 이는 역내의 규율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성을 띠

게 됨. 다만, 최근 10여 년간 발생한 금융위기, 테러리즘, 난민위기, 빈
부격차 심화 등은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생존을 위한 정책 규율의 

활로를 찾고 보다 자율적인 정책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근거가 됨(Telò 
2017: 53)

–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충분히 관측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지역주의 방

향은 경쟁의 지역주의 혹은 협력의 지역주의가 어떤 관계배열을 할 것

인지가 관건. 이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강대국 일방의 지역주의에 

포함되더라도 이에 대응되는 지역주의 블록과의 경쟁 속에서 소외될 

것인지 혹은 양쪽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

5. 마무리: 정책의 방향 제언

– 자유주의의 관념은 시대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말하자면, 물질적 구속을 넘어 자기이익의 정당화를 위한 

윤리적 개념의 설정과 자구의 논리가 아닌 이타의 논리를 모순되지 않

게 제시하는 것

–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여전히 생존의 문제가 국제관계의 핵심. 다만 

그 요인은 삶과 죽음의 선택적 생존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통해 자기이익을 실현시키는 것. 향후 지역주의는 자율성의 증진과 경

쟁적인 블록화의 이중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는 데 방향

타가 놓일 것으로 보임

경우에 따라 지역 간

주의의 경쟁—
블록화의 경쟁—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는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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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논의하자면, 이용욱 교수(2017)의 지적대로 

첫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주요 제도인 각종 금융협력(ex.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M/아시아 채권 발전방안 ABMI)에서 동아시아 금융협

력에 대한 ‘공동주인의식(We-Ownership)’ 확립하고, 둘째, 간헐적이지

만 잠재적 수원국을 향한 ‘도덕적 해이 담론’의 성찰적 맥락화

(Reflexive Contexualization)를 시도하고 회원국 간 신뢰 제고를 도모하

는 외교를 전개하며, 셋째, 동아시아 금융협력이 ‘제도적 생존’을 넘어 

다른 지역의 금융협력에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하게 하

도록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임

– 지나친 국익우선 주의가 단기적 이익추구의 외교에 매몰되어서도 안

될 것임. 예컨대 과거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보듯이 경제적 이익 

중심의 개발정책은 시행자와 수혜자 간의 괴리가 있었음. 이러한 한계

에서 벗어나자면 사회적⋅문화적 접근을 보다 고려하여, 정재원 교수

(2017)의 지적대로 “현지 주민의 삶의 터전과 환경을 보전하고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과 복지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공존공영, 
평화복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그들과의 진정한 유대감을 높

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임

주석

 1) ISIS(또는 ISIL)의 변천에 관해서는 Fawaz A. Georges, ISIS: A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16) 참조. 

 2) 국제법의 전통에서 국가와 대외관계에 대한 법률은 ‘공존에 관한 법(law of 
coexistence)’과 전후(戰後) 국제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현상과 관련하여 나타난 

‘협력의 국제법(law of cooperation)’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협력의 국제법은 주

체, 범위, 기능 등에서 전통적인 국제법과는 다른데,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등

장한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Friedmann(1964)과 Burly(1993) 참조.

 3) 2009년 5월 10일 브뤼셀에서 필자와 인터뷰.

 4) 다자주의의 정책 결정기제, 구성동인, 협력의 기제 등에 대한 토론은 도종윤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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